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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국제예양’

 

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1. 

 

외교부가 

 

지난 2017. 2. 14.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

 

부산 

 

일본총영사

 

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는 

 

공문을  

 

전달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 2. 23.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마디로, 

 

외교부는 

 

국제법규도 

 

아닌 

 

국가간의 

 

예의, 

 

호의, 

 

편의 

 

등을 

 

일컫는 

 

소위 

‘

 

국제예양’

 

을 

 

들먹이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

 

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000

 

회를 

 

맞은 2011. 12. 14.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상징물이자, 

 

추모와 

 

기억의 

 

매개물이다. 

 

역사를 

 

기억하려는 

 

국내·

 

외 

 

시민들은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세운 

‘

 

소녀상’

 

은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

 

준엄한 

 

상징’

 

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

 

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

 

정의로운 

 

함성’

 

인 

 

것이다. 

3.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법적책임을 

 

부

 

인하기 

 

위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근에

 

는 

 

그 

 

명칭마저 ‘

 

위안부상’

 

이라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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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무가 

 

있는 

 

한국 

 

외교부

 

가 

 

역사적 

 

진실과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여 ‘

 

국제예양’

 

을 

 

이유로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이자 

 

역사왜곡이고 

 

피해자와 

 

국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것이다. 

4.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

 

은 

 

피해 

 

생존자들,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그리고 

 

대

 

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

 

년 3

 

월 2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